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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시･군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지니계수와 엔트로피지수를 

통하여 알아보고 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이 지

역 간 불평등도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는데 있다. 

  먼저 1인당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을 더한 값을 중심으로 지역별, 그리고 지자체 유형별 분석결과, 지역 간 불

평등도의 완화정도를 파악하는 지니계수를 변화가 크지 않아 효과성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

서 지역별 재정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반영이 이뤄진 기초재정력지수를 통하여 각각 지역별 영동･영서, 자치

단체 유형별 시･군의 불평등도와 조정재정력지수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정보전금을 제외하

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가 가장 컸다. 이 결과는 1인당 자체재원에 이전재원을 더한 기준으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

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재정불평등,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보조금

Ⅰ. 서론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민주화･자율화의 성장으로 과거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되

면서 권한과 책임의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그 

만큼 지방자치의 시대에 걸 맞는 행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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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하

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주민의 수요에 적절한 대

응을 하고 그러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제약

이 많은 분야가 재정에 속하는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안국찬, 1997).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자주재원을 통한 재정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책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뿐 아니라 재원조달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자

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원확보에 의

한 재원조달은 수평적 비형평성의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 간 사

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제력과 자주재원조달 능력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 간의 재정적 불균형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

과 주민의 조세부담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켜 ‘수평적 비형평성’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주만수, 2013). 이

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간 재정적 형평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지방정부에의 재정적 지원을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운영되

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재정능력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들 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자치시

대에 맞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적 시각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임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기초자

치단체처럼 재정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지역 간 재정격차가 큰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다양한 이

전재원을 배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김종순･김성주, 2008; 주

만수, 2008).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이혜승･김의준, 2009), 결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체 구조

와 각 이전재원들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현실에서의 기초자치단체의 재

정 격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공간적 환경 속에서 지역 간 정의

(territorial justice)차원에서 합리적인 지역 간의 재정조정 기능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재원, 

199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시･도비보

조금 등이 있다. 이들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며 그리고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자치구)간의 조정교부금과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그 관할 시･군에 도비보조금의 성격인 재정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김종희, 2002).1) 여기서 지

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지역 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간 형평화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2005년도에 기존의 체제에 변화를 단행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틀에서 보통교

부세, 특별교부세제도, 분권교부세제도, 부동산교부세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제도

는 일반국고보조금제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로 나뉘어져서 운

영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의 체제나 각 제도별로 다양한 목적, 방법, 내용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이들 각각도 다시 목적별로 구분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중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정형평화 및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활용된다(서정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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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국고보조금

은 공공서비스의 분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논의가 

다수이다(Gramlich, 1977; Fisher, 1982). 이와 함께 보조금의 경우 오히려 지방을 중앙으로부터 

예속화시키게 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 즉, 재정능력이 없는 지방정부가 지방비 부담으로 보

조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정부로 보조사업이 수행될 경우 지방정부 간 재정

력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손희준 외, 2011). 그러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각종 수단을 

통하여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형평성 및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2) 따라서 각 

제도의 설계내용과, 운영결과에 따른 자원배분 과정에 있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뿐 아니라 국고조보금도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일반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3) 이와 함께 박기묵(2006)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

해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경우 국고보조금 역시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제

기하였다. 이를 케인즈의 국민균형소득이론과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들의 재정력지수를 변이계

수를 이용한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의 형평화 효과를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이 지방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형평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분석대상을 강원도로 

하였다. 그 이유는 강원지역이 최근 12년간 순소득의 역외유출이 27조에 달하는 등 장기적인 경

기침체는 물론 다른 지역에 지방의 재정력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강원도민일보, 2013) 도내 

지역 간 갈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나타나는 실정이어서 지방재정조정의 바람직한 배

분이 이루어져야 함이 제기되기 때문이다(강원도민일보, 2007). 이러한 갈등이 지역의 경제발전

과 무관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간 불평등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와 보조금(국고

보조금, 도비보조금)이 강원도의 지역 간 재정형평화에 얼마나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

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4)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의 자주재원별 이전재원의 형

2) 참여정부 이후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한 주요과제로 지방의 재원확충, 재정불균형 완화 및 재정자율성의 강화

에 중점을 둔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분야의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의 개편을 단행하였다(서정섭, 2008).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05년에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에 개편하면서 지역의 특화발전과 

광역경제권의 경쟁력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본 연구는 여러가지 재정조정수단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전제하에 각각의 이전재원별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

다. 즉 각 재원배분의 기준과 방식, 총액규모의 결정방식, 정책목적이 재원별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배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된다. 특정보조금의 경우 지역계정의 

지자체별 한도액, 산정방식, 절차, 결과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며 다른 특정 이전재원의 경

우 일관성과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배분을 위한 객관적 기준의 부재가 나타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재원별 세분화가 많이 이루어져 상호기능의 유사성과 제도적 복잡성이 나타

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미루어 보더라도 이전재원수단 각각이 대체적이거나 경쟁적일 수 있

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각각의 재원을 독립적으로 보고 형평화 효과를 살펴보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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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효과를 살펴보고 각각의 이전재원별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그리고 특정의 

이전재원에 대한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테

일 엔트로피지수(Theil entropy index)를 활용하여 각각의 이전재원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운용 및 정책에 대

한 함의를 제시 하도록 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재정형평성와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사회적 형평성(equity)에 대한 정의 및 적용문제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윤종설, 

2005; 임의영, 2007; 2009). 우선 사전적 의미로 형평성은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서

비스의 배분이 현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범적인 

기준을 말한다(고경훈･박용진, 2011). 따라서 공평한 서비스의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반하여 불공평한 서비스 배분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배분의 문제 

핵심은 배분상의 정의와 평등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알아보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이승종, 1993; 김흥주･구찬동, 2014a). 특히 지역 간 정의

(territorial justice)라는 용어는 공공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Davies(1968)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어 졌다.5) 즉 이러한 형평성은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필요(needs)와 그 충족

(provision)이 비슷한 상태로(Boyne & Powell, 1991) 수요를 고려한 공공서비스의 수혜가능성을 

말한다(Jones et al., 1978; Viteritti, 1982). 여기서 형평(equity)이란 개념은 균등(equality)이라는 개

념과 구별되는데, 형평은 오히려 불균등(inequality)을 의미하며 균등은 배분 대상의 서비스 수요차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공서비스의 배분을 의미한다(이승종, 1993). 즉 형평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의 차이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차등적인 배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김흥주･구찬동, 2014b).6)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하고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지역 간의 경제

력 격차의 발생으로 인한 재정력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수준 동일하

5) 형평성(equity)은 공정성(fairness), 정당성(justness), 평등성(equality), 정의(justice) 등의 개념과 관련이 되는데, 

이중 정의의 개념과 형평의 개념을 함께 관련지어 설명하는 대표적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여기서 형평

을 ‘최고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기능적인 면에서 법적정의, 내

용적인 면에서 형식적 혹은 법적 수단을 뛰어 넘는 공정한 평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평등을 다시 비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으로 논의하여 이를 각각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로 명명하고 있다. 롤스 역시 차등의 

원칙에 따라 설명하며 사회내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정의관을 

주장한다. 그는 역시 평등성을 추구하면서 비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 간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미애, 2014).

6) Musgrave(1989)는 재정형평성을 “동일한 세율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자치단체 들 간에 재정형평성

이 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각각의 자치단체들 간에는 각각의 재정적 능력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김태일･김재홍･현진권, 2001; 이미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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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담할 경우 지역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지역 주민을 위

한 공적 서비스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 혹은 상위

자치단체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역의 경제수준의 

차이로 특정 자치단체에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지나치게 적다면 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

은 중앙정부로 향할 수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이러한 격차 완화는 매우 중요한 일

이 될 수 있다(Wilson & Game, 2002). 따라서 지역적인 재정력의 차이 및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일정한 행정수준을 위한 유지재원의 보장, 그리고 국가, 지역 시책사업의 구현 

및 유도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은 제기된다(윤길호, 2002; 김종순･김성주, 

2008; 라휘문, 2014).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단체 간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최저공공지출의 유지, 재원배

분의 형평성, 재정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Kenyon, 1997) 하도록 국가 및 상위 자치단체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해주는 제도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김동기, 2008; 

김종민･김혜정, 2008).7)8)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및 분류 

국가의 정치체제가 단일형 국가 혹은 연방형 국가인지, 중앙집권적 국가인가 아닌가, 그리고 

사무 및 세원배분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방재정지원은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손희준 외, 2011).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이론적 판단의 근

거는 재원의 사용용도의 제한성, 재원의 배분과정에 있어 특정배분 공식의 이용유무, 그리고 재원

의 지출에 있어서 일정율의 지방비 부담 유무, 재원 규모의 제한성 여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Fisher, 1987). 이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재정조정 재원의 용도 지정 유무를 기준으

로 일반교부금(general grants) 제도와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제도로 구분한다(King, 1984).

먼저 일반교부금(general grant)은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같이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정이전을 수혜 받게 되는 정부가 자율적 판단에 의해 사용하는 보조금이다(이미애, 

2014). 이는 아무런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무조건부 보조금(unconditional grant)이

라고도 한다. 일반교부금은 다시 정액교부금(lump-sum grants)과 노력관련 교부금(effort-related 

7)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은 경제력의 지역적 편재 또는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더욱 부각될 수 있다(김종순･김성주, 2008; 이혜승･김의준, 2009).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 지난 1980년대 이

후 수도권 일극 경제구조가 구축되면서 지난 30년간 꾸준히 동부권과 서부권,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을 

경계로 지역 경제력의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지역 경제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들의 재정력과 지역사무

에 대한 예산투입의 격차가 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모지환･이중섭, 2010; 장동호, 2012). 

8)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항상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이전재원이 중

앙정부의 재원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방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심각한 훼

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주만수, 2009; Wilson & Game, 2002; 김흥주･구찬동, 

2014a). 



512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2호

grants)으로 분류되며, 전자는 교부금의 규모가 자치단체의 세입노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이에 속한다. 후자의 경우 교

부금의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노력(tax effort)의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거나 중앙정부의 재

정지원 이전의 일정 공공지출수준의 유지 등 제약조건이 첨부되는 경우를 말하며(서정섭･조기

현, 2007) 미국의 일반세입 분할제도가 이에 속한다.9)

특정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공공사업에 사용도록 용도를 한정하여 지원되

는 보조금으로서 선택적 보조금(selective grants) 또는 조건부 보조금(categorical grants)이라고 한

다.10)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다시 정율보조금(matching specific grants)과 정액보조금(non-matching 

grants)으로 나뉘어지는데 전자는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 의한 부담 규모에 따라 특정 사업의 보조

금액이 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정률보조금은 다시 폐쇄형 보조금(closed matching specific grants)

과 개방형 정률보조금(open matching specific grants)으로 나눈다(손희준 외, 2011). 그리고 후자인 

정액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과는 무관하게 국가가 특정 사업에 대해 고정된 금액을 지

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지금은 폐지

된 지방양여금의 경우 통상 지방정부의 일정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정액보조금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Shah, 1991). 

마지막으로 포괄보조금제도는 중앙정부가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

을 법정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사업운영의 재량권

을 가지는 제도이다(ACIR, 1977). 포괄보조금(block grant)은 대상사업의 범위, 사용용도 등에 있

어서 느슨한 제한을 가지므로 효과면에 있어서 일반보조금적 효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나 넓은 범

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보조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정섭, 

2008). 이러한 포괄적 보조금은 지방교부세 중 2005년에 신실 된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에 있

어서 국가균형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로 논의되는 지방재정지원 제도이다(엄태

호･조근식, 2009).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자치단체 내에서도 존재하게 되는데, 광역자치단

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중 교부세의 

일종으로 특별･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제정을 지원해주는 조정교부금제도, 그리고 광역시 및 

도에 있는 시･군 간의 재정을 보전해주는 재정보전금 제도가 있다(라휘문, 2014). 또한 중앙정부

의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특정용도가 지정되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시도비보조금

이 이에 속한다.11) 다음 <표 1>은 이전재원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다. 

9) 미국의 일반세입 분할제도는 연방정부로부터 주 및 지방정부로 또는 주정부가 지방정부로 일반재원을 강화하

도록 자기세입의 일부를 교부하는 제도로 논의되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교부금에 속하며 1985년까지 시행되

고 폐지된 제도를 말한다(손희준 외, 2011). 

10) 선택적 보조금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고, 조건부 보조

금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방법에 대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1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표적 재정조정 제도로 지방교부세, 특별광역시와 당해자치구간 재정조정제

도인 조정교부금과 역시 및 도 와 그 산하에 있는 시･군 간 재정보전금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

진다. 그리고 후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시도비보조금 역

시 국고보조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 특정보조금으로 분류된다(이상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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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의 이전재원 유형 구분12)

일반교부금 포괄보조금 특정보조금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음 광범위하게 사용용도를 지정 사용용도를 지정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자료: 이미애(2014) 재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며 상위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있다. 중앙정부 및 상위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재원을 지방에 

이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외국의 연구는 먼저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의 보조금이 지방

자치단체에 공공지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Gramlich, 1977; 

Oates, 1979; Logan, 1986; Hewitt, 1986; Grossman, 1989 등). 그리고 국내의 연구 역시 이 분야

의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연구는 재원 배분의 문제점, 개선방향, 끈끈이

종이효과의 검증,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등이다(김종순, 1997; 원윤희, 1994; 박정수, 1995; 전상

경, 1995; 유재원, 1997; 김정완, 1998; 유금록, 2000; 박기묵, 2002 등).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들은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의 일종인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지방비의 부담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의 일종인 국고보조금

은 공공서비스의 분출효과(Spillover Effect)13)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불평등 완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를 살펴보는 분석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되

고 있다. 첫번째 분석방법은 지니계수(Gini Index)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등과 같

은 특정 불평등도 지수를 활용하여 재정지원의 배분 전･후의 불평등도 변화를 비교하여 형평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분석방법은 상관관계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1인

12)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각 수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제도에는 일반보

조금, 특정보조금, 포괄보조금이 유형이 혼합된 경우가 있으며 특정보조금도 지방비의 매칭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제도는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이 있으며 지방비의 매칭으로 이루어진다(서

정섭, 2008). 

13) 외적효과(external effect) 또는 제 3의 효과(third party effect)라고도 부르며 어떤 요소의 경제활동이 그 요소

의 생산성 또는 다른 요소의 생산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일컫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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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방세 수입 혹은 자체재원에 1인당 재정지원(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지방양여

금, 국고보조금)이 부(-)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형평화 효과를 알아

보는 방법이다(장인봉, 2002; 김성철･박기묵, 2004).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한 형평화 효과의 실증적 분석은 그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지원이 지역 간의 형평성을 더 악화시켰다거나 또는 그 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나타난다고 분석한 

결과들도 발견된다(박병희, 1996; 박정수, 1996; 이계식 외, 1998; 이효, 1997; 박완규･이종철, 2001; 

김정완, 2006; 이승모 외, 2005; 이승모･유재원, 2006; 서정섭, 2008; 김종희･김혜정, 2008 등). 

이에 반하여 또 다른 연구들은 재정보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거나(김수근 외, 1992; 김태일, 

1999; 김태일･김재홍･현진권, 2001 등) 재원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주장(이승모･유재원, 2006; 

박기묵, 2006; 서정섭･조기현, 2007; 고경훈･박용진, 2011), 지역별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주장

(허재완, 1993; 문병근･정종필, 2000; 김성철･박기묵, 2004 등)의 논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연구결과도 상당수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 특성, 재원별 특성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나 

자치단체 간에 재정력의 불평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재정력을 정의하는 차이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재정형평화를 그 목적으로 할 때 무엇보다 

논의되어야 할 것은 지방조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재정형평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장동호, 2013). 이러한 지방의 재정력은 보통 지방재정의 크기,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재정적 충족정도, 재정 건전성, 재정자립도 등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지방재정력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임시방편적 접근방식과 종합적 접근방식으로 구

분하기도 하는데, 먼저 임시방편적 접근방식은 지방재정력을 지역주민 1인당 소득 1인당 지방세

입, 1인당 자체세입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합접근방식은 지방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재정

적 충족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14)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간 재정형평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그 효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이 임시방편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연구를 하였다(허명환, 

2000; 배인명, 2003). 특히 박병희(1996), 박정수(1997), 서정섭(1997), 이효(1997), 박완규(1998), 

장인봉(2002) 등은 1인당 지방세 혹은 자주재원의 지역 간 불평등을 보조금을 통한 재정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각 자치단체의 단위당 공공서비스 공급비용과 수요에 차이가 없

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즉, 이러한 측정방식의 전제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허재완, 1993; 조기현, 1997; 김태일, 1999; 배인명, 2003). 그리고 오천연(1987), 박완규

(1992)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라는 다양하고 복합

적인 개념을 단순히 재정규모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주장

이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행결과로 비록 ‘재정규모’의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었다 

14)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접근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먼저 임시방편적 접근 방식은 재정

력의 측정을 단순화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같은 요인에 의

한 세출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접근방식 역시 재정력의 측정에 있어서 표준재정의 수요 산정

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재정의 수요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하는 

재정수요로 정의되며(Ladd & Yinger, 1989), 이러한 정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가능하나 최소한의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결정

이 불가능하고 이는 정책결정자의 규범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주만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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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만약 경상적 경비비율 같은 ‘재정구조’의 지역 간 불균형도가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

의 불균형도 평가기법처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력이 균등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기능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 이외

의 여러 측면, 예를 들면 재정규모, 재정운영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력을 판단하는

데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태일(1999)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을 1인당 지방세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 불평등도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공급비용과 수요의 차이

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에 비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

구규모에 따른 1인당 예산액 격차를 조정하는 비용지수를 활용한 본격적인 분석을 하였다.

김태일･김재홍･현진권(2001), 이근재･정종필･최병호(2009) 역시 김태일(1999)의 연구를 기반

으로 하여 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수요와 서비스공급비용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여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지수를 산정하는 방

식은 정확한 1인당 공급비용과 수요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에 들어

서 이러한 비용지수의 활용과 함께 박기묵(2006), 이승모･ 유재원(2006), 주만수(2008), 고경훈･

박용진(2011) 등 역시 재정수요와 서비스공급의 차이를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

요액을 나눈 값을 가지고 분석한 연구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지역 간 재정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1인당 자주재원과 함께 우리나라에

서 활용되는 종합접근방식의 재정력 지수인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각의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

금, 도비보조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지방재정보조의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지방재정고의 세입세출예산의 자료를 통하여 이전재원금액을 파악하였으며 국가통

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하여 지역별 인구수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

서 제공하는 재정자료를 통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분석단위는 

강원도 18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동･영서, 시･군 별로 나누어 2005년부

터 2013년도까지 격년 주기로 지역 간의 재정력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각 기능별 

지방재정지원이 불평등도를 얼마나 감소시키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재원별 지방교부

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별 재정력

의 측정을 1인당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하였으며, 자

주재원을 각각의 재원별 금액을 합산한 값을 인구수를 나누어 형평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러

나 1인당 자주재원의 경우 지역별 정확한 재정수요에 대한 파악과 함께 지역 간의 재정력을 나

타내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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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액으로 나눈 값)를 가지고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조정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과 

각각의 이전재원을 더한 값에 기준재정수요액을 나눈 값)를 통하여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

다.15)16) 

2. 분석방법 및 모형

본 연구는 지역 간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강원도의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 간의 재정격차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자체재원을 통한 불평등도 분석과 지방재정지원금액(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차례로 합산된 값을 통하여 불평등도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리고 역시 기준재정수입액을 통한 분석과 함께, 재정지원결과 불평등도를 분석하여 형평화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지역 간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테일 

엔트로피지수(Theil entropy index),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각 지수의 모형을 살펴보면 먼저 테일 엔트로피지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은 지방자치단체 수, 는 지방자치단체 는 수요자 대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의 예

산을 의미한다(1인당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 그리고 이와 함

께 는 각 변수의 평균예산액을 나타내고 가중치 값은 0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값이 

0일 때 엔트로피지수(Entropy index)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log
 

그리고 다음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은 지방자치단체 수를 의미

하며  는 자치단체 의 수요자대비 자치단체 예산액(1인당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준재정수요

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을 뜻하게 되며 는 각 변수의 평균 예산액을 의미한다. 

15) 본 연구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은 고경훈･박용진(2011)이 제시한 기초재정력지

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로 논의되며 교부금과 보조금의 각각 이전재원을 각각 또는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을 때 조정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 +이전재원)/기준재정수요액}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

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의 수평적 형평화 효과에 이전재원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6) 안전행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지표로 재정력 지수를 논의하였으며 산정된 재정력 지

수는 재정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교적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재정력 지수는 기준재정수

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 기본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 수요의 실

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게 되며 재정력지수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세입의 자주기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기묵, 200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517

  






  




  



    

마지막으로 불평등 요인 분해를 하기 위하여 엔트로피지수를 이용하였다. 앞서 제시한 엔트로피

지수 식을 요인분해하면 집단 내 불평등도와 집단 간 불평등도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 

가 있다. 여기서  는 k자치단체 집단(시, 군)의 수요자대비 자치단체예산(1인당 자치단체 

예산,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불평등도이며, 는 k자치단체 집단(시, 군)이 모집

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는 k자치단체 집단의 평균 수요자

대비 자치단체예산의 모집단 평균 수요자대비 자치단체예산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   


  


 log





Ⅳ. 실증분석 결과

1.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보조 운영실태

강원도의 재정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음 <표 2>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

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5년 22.58%에서 2009년 20.59%, 2013년 19.3%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

여주고 있다. 영동과 영서를 비교해보면, 2005년과 2007년은 영서에 비해 영동지역이 다소 높았

으나, 2009년 이후 영서가 영동지역에 비해 재정력이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 유형별로 보면, 시가 군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2005년 시의 재정자립도가 

26.73%, 군은 17.92%로 시가 군에 비해 약 8% 포인트 정도 높았다. 시는 2009년 25.29%, 2013

년 23.6%로 낮아지고 있으며, 군은 2007년 14.87%로 약 2.1% 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2009년 

15.29%로 미세하게 좋아졌으나, 2011년 다시 14.42%, 2013년 14.48%로 낮아지고 있다.

<표 2> 강원도 시의 재정자립도 현황(단위: %)

구분
전체 영동 영서 시 군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2005 22.58 22.62 22.55 26.73 17.92

2007 20.97 21.16 20.85 26.69 14.87

2009 20.59 19.39 21.36 25.36 15.29

2011 20.15 20.01 20.23 25.29 14.52

2013 19.30 18.88 19.45 23.6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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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강원

전체

지방세수입 412,989 504,005 540,409 576,909 616,176

세외수입 1,190,542 1,196,706 1,448,128 1,272,184 1,598,006

지방교부세 1,719,046 2,011,460 2,150,304 2,359,815 2,985,411

재정보전금 92,547 119,632 104,619 221,764 149,794

국고보조금 952,505 1,024,013 1,761,420 1,638,166 1,736,407

도비보조금 277,139 331,900 424,621 411,900 473,208

영동

지방세수입 161,447 178,198 189,458 199,872 206,936

세외수입 420,326 373,865 461,904 432,955 556,494

지방교부세 649,781 769,637 826,592 920,923 1,033,080

재정보전금 35,323 44,044 36,995 49,994 50,140

국고보조금 376,127 347,403 561,360 457,173 528,839

도비보조금 113,213 132,628 173,936 159,410 172,354

영서

지방세수입 251,542 325,807 350,951 377,037 409,240

세외수입 770,216 822,841 986,224 839,229 1,041,508

지방교부세 1,069,265 1,241,823 1,323,712 1438,892 1,952,331

재정보전금 57,224 75,588 67,624 71,770 99,654

국고보조금 576,378 676,610 1,200,060 1,181,093 1,207,568

도비보조금 163,980 199,272 250,685 252,490 300,854

강원도의 세입 구조 및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강원도 전체의 세입에서 지방교

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 2005년 지방교부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2009년 33%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3년에는 39.5%로 40%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2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2005년 전체의 

25.6%를 나타내다가 점차 비중이 줄어들어 2013년에는 21.1%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2005년 20.5%에서 2007년 19.7%로 다소 낮아졌다가 2009년에는 27.4%로 높아졌다. 그리고 

2013년의 경우 23%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체수입의 비중은 낮아지고, 중앙정부 보조금

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을 비교하면, 세입 규모면에서는 영동에 비해 영서가 1.5배 정

도 크고 재원별 비중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연도별로 영동과 영서지역의 

세입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에는 영서가 영동지역에 비해 

전체 세입이 1.6배 수준이었으나, 점차 그 차이가 커져 2013년도에는 1.9배로 약 2배 수준으로 

커졌다.

지자체 유형별로 보게 되면, 시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군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는 세외수입 비중이 연도별로 22~30% 수준인 반면, 

군은 지방교부세가 37~45%, 국고보조금이 23~30%로 나타났다.

<표 3> 지방세입 구조 및 규모(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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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세수입 297,666 366,072 382,476 411,551 435,975

세외수입 746,255 773,372 858,620 777,271 935,417

지방교부세 803,748 942,361 1,001,561 1,154,018 1,337,383

재정보전금 67,107 78,590 68,447 91,381 98,542

국고보조금 456,816 439,834 830,139 771,853 839,183

도비보조금 124,508 159,961 222,765 216,461 252,015

군

지방세수입 115,323 137,993 157,933 165,358 180,201

세외수입 444,287 423,334 589,508 494,913 662,589

지방교부세 915,298 1,069,099 1,148,743 1,205,797 1,648,028

재정보전금 25,440 41,042 36,172 130,383 51,252

국고보조금 495,689 584,179 931,281 866,413 897,224

도비보조금 152,685 171,939 201,856 195,439 221,193

자료: 지방재정고(lofin.mospa.go.kr) 재구성

2. 불평등도 및 형평화 효과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재정력 지수는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주기반이 좋은 것으

로 평가되며 일반적으로 재정지원제도의 형평화 효과는 지방세와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분석한

다. 그리고 지역 간 정당한 배분을 기준으로 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재원에 대한 수혜가능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수요자를 인구수와 기준재정

수입액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인구 대비 재정 수입액(1 인당 자체재원)

  (1)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평등도

강원도 지역의 1인당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을 각각 합한 예산의 불평등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자체재원의 불평등도를 보면, 

연도별로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엔트로피지수 0.071, 지니계수가 0.211에

서 2013년 엔트로피지수 0.052, 지니계수가 0.178로 엔트로피 지수는 0.019, 지니계수는 0.033 

포인트 낮아졌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예산 불평등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재

정보전금이 불평등의 완화 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제외하고는 자체재원과 

비교해 엔트로피지수 및 지니계수 모두 낮아졌다. 그리고 엔트로피지수 기준으로는 0.004~0.005, 

지니계수는 0.007~0.008 포인트 낮아졌다. 도비보조금은 일부 연도에서 불평등을 낮추고 있다. 

2005년과 2007년에서 엔트로피지수는 0.003~0.006, 지니계수는 0.007, 0.008 포인트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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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9년, 2011년, 2013년에는 불평등도가 높아졌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불평등도

를 다소 높혀 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지니계수를 제외하고는 불평등

도가 높아졌으며, 국고보조금은 모든 연도, 지수에서 불평등도가 올라간 결과 값을 나타낸다. 

2009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에 비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지

니계수가 2007년, 2009년 0.039 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방교부세의 지니계수는 각각 0.025, 0.024 

포인트 상승하였다. 2011년과 2013년에는 국고보조금의 지니계수가 0.061, 0.014 포인트 상승했

는데 비해 지방교부세는 0.067, 0.034 포인트가 올라 국고보조금의 불평등지수가 더 상승하였다. 

<표 4> 전체 강원지역 수요자대비 재정불평등(1 인당)

연도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자체재원+

재정보전금

자체재원+

국고보조금

자체재원+

도비보조금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2005 0.071 0.211 0.072 0.207 0.066 0.203 0.087 0.232 0.065 0.204

2007 0.054 0.186 0.076 0.211 0.049 0.177 0.082 0.225 0.051 0.178

2009 0.060 0.194 0.086 0.218 0.056 0.187 0.090 0.233 0.063 0.197

2011 0.044 0.161 0.094 0.228 0.068 0.201 0.087 0.222 0.054 0.180

2013 0.052 0.178 0.092 0.212 0.047 0.170 0.065 0.192 0.055 0.184

  (2) 영동･영서 간 수요자 대비 재정 불평등도

영동과 영서지역을 구분하여 1인당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

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각각 합한 예산의 불평등도는 다음 <표 5>와 같다. 

자체재원의 불평등도는 영서에 비해 영동지역의 불평등도가 높다. 영동지역의 지니계수가 

2005년 0.256, 2009년 0.223, 2013년 0.17이지만, 영서지역은 2005년 0.217, 2009년 0.176, 2013

년 0.167로 영동지역의 불평등도가 높다. 다만 2005년 0.039포인트 차, 2009년 0.047포인트 차에 

비해 2013년 0.003 포인트로 그 차이가 줄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자체재원과 합한 불평등을 보면, 전체 지역의 

불평등도와 마찬가지로 재정보전금이 불평등의 완화 효과가 다소 나타났으며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재원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정보전금의 경우 영동･영서지역 모두 불평등도 

완화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영동지역은 모든 연도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서지역의 

재정보전금 효과는 2011년을 제외한 연도에서 불평등이 오히려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효과면에

서 영동지역은 지니계수가 0.008~0.108 포인트 낮아 영서지역의 0.001~0.01 포인트에 비하여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도비보조금은 강원도 전체 지역에서는 일부 연도에서만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영동지역에서는 일부 연도의 엔트로피지수 값을 제외하고는 불평등이 낮아진 결과를 

보여준다. 지니계수는 연도별로 0.004~0.099 포인트 정도로 불평등도가 낮아졌다. 영서지역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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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전체 지역의 결과와 같이 2005년과 2007년에서만 불평등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방교부세는 영동지역에서 2013년을 제외한 지니계수에서 불평등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서지역에서는 2005년만 불평등이 감소되었으며 이 외 연도에서는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

타났다. 국고보조금은 영동지역에서 2005년, 2007년, 2009년의 지니계수에서 불평등이 감소한 

반면, 영서지역에서는 2013년 지니계수를 제외하고는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표 5> 영동･영서 강원지역 수요자대비 재정불평등(1 인당)

지

역
연도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자체재원+

재정보전금

자체재원+

국고보조금

자체재원+

도비보조금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영

동

2005 0.104 0.256 0.078 0.219 0.060 0.184 0.085 0.222 0.068 0.203

2007 0.037 0.255 0.071 0.204 0.035 0.147 0.063 0.196 0.040 0.156

2009 0.051 0.223 0.069 0.194 0.047 0.171 0.064 0.194 0.051 0.174

2011 0.044 0.196 0.069 0.196 0.041 0.156 0.094 0.238 0.052 0.174

2013 0.049 0.170 0.079 0.209 0.044 0.162 0.070 0.204 0.048 0.166

영

서

2005 0.075 0.217 0.062 0.181 0.068 0.207 0.084 0.228 0.061 0.196

2007 0.054 0.186 0.067 0.194 0.049 0.176 0.072 0.207 0.047 0.173

2009 0.048 0.176 0.081 0.205 0.045 0.169 0.076 0.205 0.056 0.184

2011 0.039 0.149 0.102 0.228 0.073 0.208 0.057 0.178 0.050 0.171

2013 0.045 0.167 0.079 0.180 0.041 0.158 0.053 0.165 0.051 0.175

  (3) 시･군 간 수요자 대비 재정 불평등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인 시와 군으로 구분하여 1인당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에 지방교부

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각각 합한 예산의 불평등도는 다음 <표 6>과 같다. 

자체재원의 불평등도에 있어서 군은 2005년과 2007년에 시에 비해 불평등도가 높았으나, 

2009년, 2011년, 2013년에는 시가 불평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

보조금, 도비보조금을 자체재원과 합한 불평등을 보면, 전체 지역과 영동･영서지역과 다소 다르

게 재정보전금 외에 국고보조금의 불평등 감소 효과가 다소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은 시는 2005

년을 제외하고, 군은 2013년을 제외하고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로 

시는 0.013~0.062 포인트, 군은 0.003~0.036 포인트 감소시키고 있다. 재정보전금은 전체 지역과 

영동･영서지역 구분과 마찬가지로 불평등을 낮춰주고 있다. 시는 모든 연도와 지수에서, 군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불평등이 감소되었다. 연도별로 시는 0.006~0.01 포인트, 군은 0.006~0.011 

포인트로 비슷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도비보조금은 시 지역에서는 2011년과 2009년 지니계수를 제외하고는 불평등이 낮아진 결과

를 보여준다. 군 지역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불평등이 다소 개선되었다. 지방교부세는 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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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평등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고, 군 지역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불평등을 크지 않게 감

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의 경우 시･군지역의 형평화 

효과가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 그에 반하여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은 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6> 시･군 강원지역 수요자대비 재정불평등(1 인당)

지

역
연도

자체

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자체재원+

재정보전금

자체재원+

국고보조금

자체재원+

도비보조금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시

2005 0.022 0.104 0.030 0.132 0.020 0.098 0.057 0.187 0.017 0.099

2007 0.029 0.137 0.037 0.148 0.025 0.127 0.025 0.124 0.021 0.113

2009 0.044 0.159 0.051 0.166 0.040 0.150 0.030 0.133 0.044 0.162

2011 0.040 0.157 0.056 0.183 0.037 0.151 0.033 0.142 0.051 0.177

2013 0.043 0.165 0.064 0.194 0.038 0.155 0.018 0.103 0.043 0.163

군

2005 0.080 0.220 0.024 0.116 0.074 0.213 0.057 0.184 0.057 0.182

2007 0.054 0.182 0.025 0.121 0.048 0.171 0.043 0.157 0.039 0.147

2009 0.035 0.148 0.023 0.117 0.032 0.142 0.034 0.141 0.033 0.142

2011 0.026 0.115 0.047 0.146 0.055 0.174 0.022 0.112 0.029 0.128

2013 0.030 0.138 0.012 0.084 0.026 0.128 0.039 0.153 0.027 0.131

2) 수요자 대비 기준재정수입액 

앞서 각각의 이전재원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켜 수평적인 재정평평성을 가져왔는지를 

1인당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1인당 재원을 기준으로 형평화 효과를 

측정하는 접근방식은 각 자치단체의 단위당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급비용과 수요의 차이가 없다는 

전제에 따른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방식은 실제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 되며(허재완, 

1993; 조기현, 1997; 김태일, 1999; 배인명, 2003; 이승모･유재원, 2006; 고경훈･박용진, 2011), 실

제 자치단체별로 단위당 서비스 공급비용과 수요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17) 즉, 1인당 재원의 

규모를 통한 재정형평화 분석은 각 자치단체별 서비스공급비용과 수요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비용과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분석이 앞선 결과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반영한 연구로는 김태일(1999)의 연구를 기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는 

17) 즉, 수도와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공공서비스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비하여 단위당 서

비스 공급비용이 낮으며, 도로 및 공원 서비스의 경우 토지수용비가 높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단위당 

서비스 공급비용이 높게 나타난다. 공급비용 뿐 아니라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의 수요의 

차이도 존재한다. 취학 아동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교육시설이 더욱 필요하고, 범죄

율이 높은 지역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경찰서비스의 제공이 더욱 필요하다(이승모･유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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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비용과 1인당 수요의 차이를 비용지수로 계산하여 

보정하였는데, 이 역시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논의된 재정력지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비용과 수요의 차이를 대리할 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군의 

재정력 지수는 그 비율이 높을수록 수요에 대한 재정의 실질적 확보능력이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기초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선정된 것으로 

설명되며(이승모･유재원, 2006)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반영한 기초재정력지수를 

통하여 지역 간 불평등도를 분석하고 조정재정력지수를 통한 지역 간 형평화 효과를 알아보았다. 

  (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 대비 재정 불평등도

강원도 지역의 수요자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

금을 각각 합한 예산의 불평등도는 다음 <표 7>과 같다. 먼저 수요자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불

평등도를 보면, 자체재원의 불평등도와 같이 연도별도 다소 낮아지다 2013년 다시 불평등도가 

올라가고 있다. 2005년 엔트로피지수 0.104, 지니계수가 0.256에서 2011년 엔트로피지수 0.061, 

지니계수 0.196으로 낮아졌다가 2013년 엔트로피지수 0.145, 지니계수 0.286으로 높아졌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재정수요대비 재정수입액 불평등에 미친 효

과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모든 연도와 지수에서 재정 불평등을 감소시

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재정 불평등의 완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엔트로피지수는 0.008~0.145, 지니계수는 0.136~0.279 포인트라는 큰 폭으로 낮아졌다. 다음으

로는 국고보조금의 불평등 감소 효과가 컸다. 엔트로피 지수는 0.01~0.123, 지니계수는 0.068~0.17 

포인트 감소하였다. 도비보조금도 불평등도를 낮추고 있는데, 엔트로피지수는 0.024~0.075, 지니계

수는 0.039~0.119 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반해 재정보전금은 연도별로 불평등 효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2005년과 2011년에는 불평등이 악화되었으나, 2007년, 2009년, 2013년은 불평등을 완화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조정재정력지수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순으로 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재정보전

금의 형평화 효과가 다소 작게 나타나거나 오히려 불평등도를 다소 높이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7> 전체 강원지역 수요자대비 재정불평등(재정수요 대비 재정수입액)

연도

기준재정

수입액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준재정수입+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

재정보전금

기준재정수입+

국고보조금

기준재정수입+

도비보조금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2005 0.104 0.256 0.001 0.020 0.107 0.259 0.025 0.122 0.029 0.137

2007 0.106 0.255 0.0002 0.011 0.099 0.243 0.013 0.089 0.038 0.157

2009 0.079 0.223 0.0004 0.016 0.078 0.222 0.016 0.098 0.033 0.146

2011 0.061 0.196 0.0530 0.060 0.091 0.241 0.051 0.128 0.037 0.157

2013 0.145 0.286 0.0001 0.007 0.127 0.275 0.022 0.116 0.07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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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동･영서 간 수요자 대비 재정 불평등도

영동과 영서지역을 구분하여 재정수요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

보조금, 도비보조금을 각각 합한 재정 불평등도는 다음 <표 8>과 같다. 

재정수요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불평등도는 영동에 비해 영서지역의 불평등도가 높다. 이는 

자체재원의 분석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영동지역의 지니계수가 2005년 0.16, 2009년 0.162, 2013

년 0.163이고, 영서지역은 2005년 0.286, 2009년 0.247, 2013년 0.34로 영서지역의 불평등도가 높

았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기준재정수입액과 합한 재정수요대비 불

평등을 보면, 전체 지역에 대한 불평등도처럼 지방교부세의 불평등의 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

다. 영동지역은 모든 연도 모든 지수에서 불평등이 개선되었으며, 영서지역은 2011년 엔트로피 

지수를 제외하고 불평등이 낮아졌다.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영동에 비해 영서지역이 더 

컸다. 영동지역은 지니계수가 0.111~0.154 포인트, 영서지역은 0.137~0.336 포인트 낮아졌다. 국

고보조금도 영동지역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다. 도비보조금은 영동지

역에서는 2013년도를 제외한 연도의 엔트로피 지수를 제외하고는 불평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

고 있으며, 영서지역은 모든 연도와 지수에서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보

전금은 영동지역의 경우 2005년과 2013년, 2009년과 2011년의 지니계수에서는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서지역에서는 2005년과 2011년에 불평등이 높아졌다. 종합적으로 지방교

부세의 형평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역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

나 오히려 재정보전금의 효과가 가장 낮거나 오히려 불평등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영동지역보다는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형평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8> 영동･영서 강원지역 수요자대비 재정불평등(재정수요 대비 재정수입액)

지

역
연도

기준재정

수입액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준재정수입+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

재정보전금

기준재정수입+

국고보조금

기준재정수입+

도비보조금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영

동

2005 0.040 0.160 0.0005 0.017 0.044 0.169 0.018 0.098 0.068 0.099

2007 0.036 0.145 0.0001 0.009 0.035 0.139 0.006 0.059 0.040 0.102

2009 0.048 0.162 0.0006 0.019 0.046 0.165 0.013 0.078 0.051 0.092

2011 0.029 0.128 0.0004 0.017 0.029 0.131 0.096 0.151 0.052 0.078

2013 0.043 0.163 0.00003 0.009 0.047 0.172 0.008 0.073 0.021 0.113

영

서

2005 0.131 0.286 0.0005 0.018 0.135 0.291 0.026 0.126 0.031  0.139

2007 0.147 0.303 0.0001 0.010 0.136 0.291 0.016 0.101 0.050  0.176

2009 0.097 0.247 0.0003 0.013 0.096 0.246 0.012 0.091 0.044  0.168

2011 0.080 0.223 0.0839 0.086 0.127 0.283 0.017 0.103 0.055  0.184

2013 0.203 0.340 0.0001 0.004 0.171 0.321 0.028 0.133 0.10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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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군 간 수요자 대비 재정 불평등도

지자체 유형별인 시와 군을 구분하여 재정수요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

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각각 합한 재정 불평등도는 다음 <표 9>와 같다. 재정수요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불평등도는 2005년과 2007년은 시에 비해 군의 불평등도가 높았으나, 2007년

과 2009년에는 시의 불평등도가 높아졌으며, 2013년에는 다시 군의 불평등이 커졌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기준재정수입액과 합한 재정수요대비 불평

등을 보면, 전체 지역 및 영동･영서지역 구분 분석과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의 불평등의 감소 효과

가 가장 컸다. 시와 군 지역 모두 2011년 엔트로피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도와 지수에서 불평등

이 개선되었다. 불평등을 감소시킨 효과는 시에 비해 군 지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시 지역은 지니

계수가 0.143~0.211 포인트, 군 지역은 0.037~0.220 포인트 감소하였다. 국고보조금도 시지역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불평등을 낮추고 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도 군 지역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은 전체 지역과 영동･영서지역 구분에서와 마찬가지

로 불평등의 효과가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 지역의 경우 2005년, 2007년, 2013년, 군 

지역에서는 2011년에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 역시 지방교부세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뒤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각각 

형평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군의 비교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재정보전금을 포함하여 

군의 형평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시･군 강원지역 수요자대비 재정불평등(재정수요 대비 재정수입액)

지

역
연도

기준재정

수입액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준재정수입+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

재정보전금

기준재정수입+

국고보조금

기준재정수입+

도비보조금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Entropy Gini

시

2005 0.052 0.169 0.030 0.012 0.060 0.182 0.016 0.096 0.020 0.104

2007 0.041 0.151 0.037 0.008 0.045 0.156 0.009 0.077 0.023 0.109

2009 0.085 0.222 0.051 0.011 0.080 0.215 0.026 0.124 0.019 0.109

2011 0.052 0.173 0.056 0.011 0.052 0.172 0.118 0.200 0.016 0.098

2013 0.059 0.186 0.0001 0.007 0.062 0.188 0.016 0.099 0.026 0.126

군

2005 0.060 0.196 0.0008 0.022 0.054 0.185 0.025 0.119 0.016 0.103

2007 0.078 0.217 0.0002 0.012 0.066 0.200 0.015 0.095 0.029 0.131

2009 0.031 0.138 0.0005 0.018 0.030 0.136 0.009 0.077 0.022 0.117

2011 0.026 0.127 0.0851 0.090 0.100 0.238 0.007 0.068 0.030 0.134

2013 0.100 0.226 0.0001 0.006 0.069 0.195 0.016 0.093 0.057 0.185

결국 앞서 분석한 이전재원을 통한 재원의 재배분이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의 대부분은 형평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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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데 있어서 1인당 자체재원을 고려한 연구들이 대다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배분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제도가 지방재정규모에 미치는 단위당 효과

가 같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별 재원에 대한 정확한 수요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시 1인당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연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교부세를 비

롯한 이전재원의 형평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미미하다는 이전의 연구들과 그 결과가 크

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재정보전금을 중심으로 형평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

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경우 연도별 지역

별로 그 효과의 차이가 불규칙적이거나 그 차이도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자체재

원을 중심으로 한 형평화 효과에 대한 논의의 정책적 시사점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18) 

그러나 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수요와 서비스공급비용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조정재정

력지수를 통한 분석은 이전의 재정수요를 지역의 인구수로 파악한 분석과 차이가 나타난다. 분

석결과 앞선 결과와는 다르게 지역별(시･군, 영동･영서) 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정보전금을 제외하고 각각의 재원이 뚜렷한 형평화 효과를 보이고 있

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면 

조정재정력지수를 활용한 형평화 효과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의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세가 배분되는 기준이기도 하며 지역 별 재정수요액

을 고려하여 재정부족액이 많은 단체에 조정률을 통하여 배분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논의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 기능에 대한 당위성이 설명되며 강원지역에 있어

서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데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과 같은 보조금 역시 지방교부세와 비교하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지만 형평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

조금의 기능은 지방교부세와는 그 목적과 당위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지방재정조정제도 내

의 각종수단들을 통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해서 보면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지방교부세 뿐 만 아

니라 국고보조금에서도 완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서정섭, 2008).19) 이로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개편 등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때, 지방재정조정제도 내의 여러 수단

18) 로렌츠 곡선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측정방법으로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소득인원수의 누적백분비를 

보여주고, 세로축으로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보여줌으로써 나타나는 곡선인데, 여기서 소득분포가 완전

히 균등하게 되면 곡선이 대각선(45°직선)과 일치하며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의 크기가 바로 불평등 지

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 역시 1인당 자체재원과 그 이전재원의 합을 통한 로렌츠 곡선의 확인 결과 면적의 

크기 또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나타났다. 

19) 박기묵(2006)의 연구에서 역시 국고보조금의 형평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케인즈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각 지역의 국고보조금의 재원에 기여하는 비중과 수혜량을 중심으로 구

분하여 재원의 기여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 정도와 소득증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

의 소득증감이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소

득의 증감이 지방세수입에서의 변화정도를 계산해 내는데, 각 지역의 지방세 수입의 변화는 기준재정수입액

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논의한다. 결국 각 지역의 지방세 수입의 변화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의 변화를 가

져온다는 것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곧 재정력지수의 증가와 감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재

정력지수 증감을 통하여 지역 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의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연구결과 국고보

조금을 통한 형평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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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각각의 정책목적과 수행을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으나 각 제도의 주요 목적은 지역 간 형평성과 세출장려가 주요 목적이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의 주요과제로 논의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각 제도별 기능이 혼재하여 구성되

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 예로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반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2010

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의 개편)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

화,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이 주요 목적으로 편성된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역시 시도가 시･

군 및 자치구의 종합계획 내지 시책을 추진하거나 신규사업을 보급 장려하는 등 재정평편상 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 지급하는 특정교부금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비보조금이 광

역행정의 수행과 지역 간 재정격차의 완화를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김종희, 2003)이 제시되

기도 한다. 즉,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선호 및 후생에 중점을 두게 되고 광역적 차원

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공공재의 공급에 소홀하기 쉬운데, 이러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개

입을 통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확대와 형평성을 위한 서비스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라

휘문, 2014).20)

이를 통하여 보조금이 지역 간 재정형평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

과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미하

거나 그 효과가 연도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광역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

전금을 배분하여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지적된다(김종희, 2003). 

그러한 이유는 다음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재정보전금의 금액이 형평화 효과를 개선하

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강원지역의 취

약한 재정력과 지역 간 재정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뿐 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은 재정격차의 완화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불평등 요인분해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간 불평등 요인분해를 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그러나 앞서 1인

당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도 분석을 통한 형평화 효과는 재원별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

타나고 있으나 지니계수를 통한 수치의 변화 폭이 매우 미미하여 형평성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

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당 자체재원을 통한 분석은 지역별 정

확한 재정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초재정력지수와 이전재원을 더한 

조정재정력지수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자치단체 지역 간 불평등 요인 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동과 영서지역 전체에 대한 불평등도 요인 분해에서 연도별 재원별 모두 집단 내의 불평등도

가 집단 간의 불평등도보다 높았다.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79.8~99.9%, 집단 간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0.1~20.2%사이로 집단 내 불평등도가 매우 높았다.

20) 시도비보조금은 시도가 그 보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의 상당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건을 붙임으로써 기초단체에 재정자주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논의도 있다(김종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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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로 보면, 재정수요대비 기준재정수입의 2009년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99.1%, 집

단 간 불평등도는 0.9%로 집단 내 불평등도가 더 영향을 주고 있다. 2013년에는 집단 내 불평등

도는 97.1%, 집단 간 불평등도는 2.9%로 집단 내 불평등의 영향이 다소 감소하였다.

재정수요대비 지방교부세 포함 예산액은 2009년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97.6%, 집단 간 

불평등도는 2.4%로 집단 내 불평등도가 더 영향을 주고 있다. 2013년 집단 내 불평등도는 97.8%, 

집단 간 불평등도는 2.2%로 2009년에 비해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이 미세하게 높아졌다.

재정수요대비 재정보전금 포함 예산액에서는 2009년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99.6%, 집

단 간 불평등도는 0.4%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96.7%, 집단 간 

불평등도는 3.3%로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였다.

재정수요대비 국고보조금 포함 예산액에서는 2009년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79.8%, 집

단 간 불평등도는 20.1%로 집단 내 불평등도가 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재원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2013년 집단 내 불평등도는 94.1%, 집단 간 불평등도는 5.4%로 집단 

내 불평등도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재정수요대비 도비보조금 포함 예산액에서는 2009년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99.9%, 집

단 간 불평등도는 0.1%로 집단 내 불평등도가 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3년 집단 내 불평등

도는 96.5%, 집단 간 불평등도는 3.5%로 집단 내 불평등도 점유율이 다소 낮아졌다.

그리고 시･군을 중심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자치단체 유형별 불평

등 요인 분해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강원도 지역의 시와 군에 대한 불평등도 요인 분해에서 

연도별 재원별 모두 집단 내의 불평등도가 집단 간의 불평등도보다 높았다. 전체 불평등도에 대

한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58~99.9%, 집단 간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0.1~42%사이로 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재정수요대비 기준재정수입의 2009년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66.2%, 집단 간 불평등도는 33.8%로 집단 내 불평등도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에는 집

단 내 불평등도는 58%, 집단 간 불평등도는 42%로 집단 내 불평등의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

재정수요대비 지방교부세 포함 예산액은 2009년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94.3%, 집단 

간 불평등도는 5.7%로 집단 간 불평등도가 더 영향을 주고 있다. 2013년 집단 내 불평등도는 

87.5%, 집단 간 불평등도는 12.5%로 2009년에 비해 집단 간 불평등도의 점유율이 더 커졌다.

재정수요대비 재정보전금 포함 예산액의 경우는 2009년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63.9%, 

집단 간 불평등도는 36.1%로 다른 예산과 비교하여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이 다소 낮았다. 

재정수요 대비 국고보조금 포함 예산액의 전체 불평등도가 2009년 0.0163에서 2013년도에는 

0.0220으로 높아졌는데, 집단 내 불평등도는 2009년 0.0163에서 2013년 0.0153으로 낮아졌고, 집

단 간 불평등도는 2009년 0.009에서 0.0067로 다소 높아졌다. 그 결과 재정수요대비 국고보조금 

포함 예산액은 2009년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100%, 집단 간 불평등도는 0%로 집단 간 

불평등도가 더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13년 집단 내 불평등도는 69.5%, 집단 간 불평등도는 

30.5%로 집단 내 불평등도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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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재원 유형
전체

불평등도

k 자치단체 

비중

집단 내 불평등도 집단 간 불평등도

 


log 



시･군

2009

기준재정수입

시  0.389 0.0333 -0.1009 

군  0.611 0.0188 0.1276 

전체 0.0789 1.000 0.0522 0.0267 

기준재정수입+

지방교부세

시  0.389 0.0001 0.0034 

군  0.611 0.0003 -0.0034 

전체 0.000435 1.000 0.00041 0.0000325 

기준재정수입+

재정보전금

시  0.389 0.0312 -0.1030 

군  0.611 0.0184 0.1310 

전체 0.0776 1.000 0.0496 0.0280 

기준재정수입+

국고보조금

시  0.389 0.0105 0.0041 

군  0.611 0.0058 -0.0041 

전체 0.0163 1.000 0.0163 0.0000 

기준재정수입+

도비보조금

시  0.389 0.0076 -0.0704 

군  0.611 0.0135 0.0825 

전체 0.0332 1.000 0.0211 0.0121 

2013

기준재정수입

시  0.389 0.0232 -0.1439 

군  0.611 0.0612 0.2049 

전체 0.1454 1.000 0.0844 0.0610 

기준재정수입+

지방교부세

시  0.389 0.00003 -0.0019 

군  0.611 0.00004 0.0019 

전체 0.00008 1.000 0.00007 0.00001 

기준재정수입+

재정보전금

시  0.389 0.0243 -0.1431 

군  0.611 0.0425 0.2033 

전체 0.0127 1.000 0.0668 0.0602 

기준재정수입+

국고보조금

시  0.389 0.0062 -0.0536 

군  0.611 0.0091 0.0603 

전체 0.0220 1.000 0.0153 0.0067 

기준재정수입+

도비보조금

시  0.389 0.0100 -0.1015 

군  0.611 0.0350 0.1285 

전체 0.0720 1.000 0.0450 0.0271 

영동
･

영서
2009 기준재정수입

영동  0.389 0.0186 0.0193 

영서  0.611 0.0595 -0.0186 

전체 0.0789 1.000 0.0782 0.0008 

재정수요대비 도비보조금 포함 예산액의 경우는 2009년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은 63.6%, 

집단 간 불평등도는 36.4%로 집단 내 불평등도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 집단 

내 불평등도는 62.5%, 집단 간 불평등도는 37.5%로 집단 내 불평등도 점유율이 다소 낮아졌다. 

<표 10> 수요자대비 예산액의 엔트로피(entropy) 요인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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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입+

지방교부세

영동  0.389 0.0002 -0.0017 

영서  0.611 0.0002 0.0018 

전체 0.00041 1.000 0.0004 0.00001 

기준재정수입+

재정보전금

영동  0.389 0.0181 0.0129 

영서  0.611 0.0592 -0.0126 

전체 0.0776 1.000 0.0773 0.0003 

기준재정수입+

국고보조금

영동  0.389 0.0051 0.0413 

영서  0.611 0.0079 -0.0380 

전체 0.0163 1.000 0.0130 0.0033 

기준재정수입+

도비보조금

영동  0.389 0.0060 -0.0035 

영서  0.611 0.0272 0.0036 

전체 0.0332 1.000 0.0332 0.00003 

2013

기준재정수입

영동  0.389 0.0167 -0.0432 

영서  0.611 0.1245 0.0475 

전체 0.1454 1.000 0.1412 0.0043 

기준재정수입+

지방교부세

영동  0.389 0.00006 -0.0010 

영서  0.611 0.0000 0.0010 

전체 0.0000784 1.000 0.0000767 0.0000017 

기준재정수입+

재정보전금

영동  0.389 0.0183 -0.0428 

영서  0.611 0.1045 0.0470 

전체 0.1270 1.000 0.1228 0.0042 

기준재정수입+

국고보조금

영동  0.389 0.0032 -0.0238 

영서  0.611 0.0176 0.0251 

전체 0.0221 1.000 0.0208 0.0012 

기준재정수입+

도비보조금

영동  0.389 0.0082 -0.0336 

영서  0.611 0.0613 0.0361 

전체 0.0720 1.000 0.0695 0.0025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국가의 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재정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중앙과 지방, 지역 간 재정적 불균형

은 건전한 자치행정의 운영을 어렵게 하며 뿐만 아니라 불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갈등이 초래되

고 결국 국가의 발전에 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않으면 지역주민

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거의 불가능 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그리고 국가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안국찬,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보와 재정건전성 그리고 세원배분의 불평등은 해소되

어야 할 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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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지역 간 재정격차 또한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처한 상황

은 지리적, 산업적,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한 

재정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이 동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주민들에게 일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면 이전재원을 통한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정책의 실행이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강원지역의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김태

일(1999), 김태일･김재홍･현진권(0002), 박기묵(2006), 이승모･유재원(2006), 주만수(2008), 고경

훈･박용진(2011)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1인당 자체재원을 통한 분석과 함

께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을 중심으로 논의한 기초재정력지수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재원별 교부세(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의 형평화 효과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1인당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각각의 이전재원의 효과를 비교분석결

과 재정보전금의 형평화 효과가 크지 않게 나타나며 이와 함께 도비보조금은 특정년도에서 일부 

미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불평등도는 다소 올라갔다. 그

러나 1인당 자체재원을 통한 불평등도에 있어서 이전재원의 불평등도 완화효과를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수치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게다가 각 지역별 재정수요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단순 인구수로 논의하기에는 각 지역별 특

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1인당 자체재원을 통한 형평화 효과의 접근방식은 단

위당 공공서비스 공급비용과 수요의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제로 자치단체별로 단위당 서비스공급 비용과 수요의 차이는 분명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기초재정력지수를 통한 분석이 논의된다. 기초재정력지수를 통한 강원도 전 

지역에 대한 각각의 재원별 불평등도를 분석한 후 조정재정력지수의 형평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보전금을 제외하고 뚜렷한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그 효과 면에서 지방교부

세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재정보전금은 연도별 형평화 효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영동･영서의 지역별 구분을 통한 불평등도에 있어서 기초재정력 지수의 

불평등도는 영동지역에 비하여 영서지역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재원별로 나타난 

조정재정력지수를 통한 형평화 효과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영동･영서지

역 모두 매해 불평등도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보다는 형평화 효과가 

크지 않지만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역시 영동･영서지역 모두 불평등도가 특정년도를 제외

하고 매해 개선되었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은 영동지역과 영서지역 모두 연도별 형평화 효과가 

나타났거나 때로는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자치단체 유형별 시･군간의 불평등도

에 있어서 기초재정력지수를 통한 불평등도는 시와 군의 불평등도 크기가 연도별로 바뀌고 있

다. 그리고 각각의 재원별로 효과를 검토해본 결과 영동 및 영서지역과 마찬가지로 시･군 모두 

지방교부세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역시 특정년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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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형평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영동･영서지역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도별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을 통한 불평등 요인 분해 결과에서는 영동과 영

서지역 전체에 대한 지역 간 불평등도 요인 분해에서 연도별 재원별 모두 집단 내의 불평등도가 

집단 간의 불평등도보다 높았으며, 시･군을 중심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예산액

에 대한 자치단체 유형별 불평등 요인 분해 결과에서도 역시 연도별 재원별 모두 집단 내의 불

평등도가 집단 간의 불평등도 보다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집단 간의 불평등도가 영동･영서지역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두 분석방법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재원의 형평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전재원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1인당 자체재원을 통한 분석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

체의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정력 지수를 활용한 분석에서 그 효과가 뚜렷이 나

타났으며 지방교부세 뿐 만 아니라 보조금 역시 지역 간 재정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은 재정불평등을 완화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임을 고려해볼 수 있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역시 자

치단체별 재정력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최근

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그 효과 면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대한 정의, 이전재원의 목적과 그 특징, 이전재원의 대상 등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

견 될 수 있음을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 간 재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

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와 정책적 제시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재정력을 측정 및 정의하고, 그 대상

을 영동･영서, 시･군으로 구분한 후 세부적인 이전재원별 특성에 따라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집단 간, 집단 내에 불평등도를 차지하는 비율을 살피어 보다 입체적인 분

석을 하였으며 강원도의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에 대한 연구결과의 보다 심층적 분석과 그 시

사점에 대한 고민이 향후 더욱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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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n Equality Effect of Inter-Regional Inequality 

through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Regarding Local 

Allocation Tax and Subsidy System in Gangwondo Province 

Kim, Heung Ju 

Park, Sang Chul 

Koo, Chan Dong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level of local fiscal inequality in terms of using Gini coefficient 

and Entropy index and also find the mitigating effects of local allocation tax(local share tax and 

fiscal compensation fund) and subsidy(national grant and provincial grant) system on inter-regional 

inequality. By using Gini coefficient at per capital own revenue and local transfer finance, this study 

found that there is a less mitigating effect of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on inter-regional 

inequality. Rather, the utilization of basic financial revenues index and adjusting financial power 

index provides implication that national grant and provincial grant alleviate the regional disparities 

in general, local share tax in particular. 

Key Words: Fiscal Inequality,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Local allocation tax, Subsidy






